
22. 9. 30. 오전 10:19 인쇄 : 네이버 뉴스
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print/366/0000844156 1/3

부산 금융중심지 포럼 개최 
경쟁력 강화 위해선 세제 혜택·규제 완화 등 과감한 지원 필요 

부산을 미래 변화를 주도하는 ‘차세대 디지털 혁신 허브’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
이 나왔다. 빅테크, 스타트업, 해외기업 등 새로운 참여자를 유치해 규제와 가이드
라인을 최소화하는 특구 형태의 공간을 확보해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

“부산,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위해 ‘디지털 혁신 허
브’ 돼야”
입력2022.09.29. 오후 4:37  수정2022.09.29. 오후 6:10

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29일 오후 2시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(BIFC)에서 열
린 ‘부산 금융중심지 포럼’을 개최했다. 이번 포럼은 ‘부산 금융중심지 비전의 효과적 달성
을 위한 제도 및 규제의 방향과 디지털 금융혁신 허브 부산’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. /부산

국제금융진흥원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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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이다. 

최공필 전 온더디지털금융연구소장은 29일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
(BIFC)에서 열린 ‘부산 금융중심지 포럼’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“디지털은 금융허
브 역할의 핵심은 기술과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누가 얼마나 잘 준비하는가
에 달렸다”고 말했다. 

그는 “부산에서는 블록체인 특구, 샌드박스 등을 다루는 등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
고 생각한다”며 “개방 마인드와 적절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디지털 금융
허브 지위를 모색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 

부산시가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촘
촘한 방식의 규제 대신 ‘육성적 규제’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. 일
몰제 규제·네거티브 규제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
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. 

이장우 부산대 교수는 “2009년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당시와 금융환경이
너무 달라졌다”며 “경쟁력 있는 금융중심지가 되려면 방향성을 업데이트해야 한
다”고 말했다. 이어 “규제는 시장 질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, 규제를 만들어
놓고 방치하면 매년 수천개의 규제가 쌓여 산업이 질식사할 수 있다”고 지적했다. 

이 교수는 홍콩, 싱가포르, 두바이 등 다른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경우 규제 완화와
세제 혜택 등의 과감한 지원을 통해 성장했다고 진단했다. 홍콩은 특구로 지정해
국제적인 금융기관을 유치했고, 싱가포르는 특화된 비자제도를 운영해 우수한 금
융인력의 유입이 이뤄졌다. 두바이는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파격적으로
제공하고 금융규제 자유지역을 운영하며 금융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. 

이 교수는 “글로벌 금융중심지의 발전 사례를 참고해 부산금융중심지 특구법을
제정하는 등 과감한 조처를 하고, 금융전문인력 양성에 장기간 파격적으로 투자
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 

이 교수는 국제금융센터지수(GFCI)의 평가항목인 ▲인적자본 ▲기업금융환경
▲금융발전 ▲인프라 ▲평판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. 독립된
국립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통해 우수 전문인력 유치와 양성에 투자해 인적
자본 항목의 경쟁력을 키우고, 특구 지정 후 세제 혜택 강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해
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. 또, 부산 도시구조 리엔지니어링 및
해외 진출 기업 리쇼어링을 유도,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금융발전과 인프라, 평



22. 9. 30. 오전 10:19 인쇄 : 네이버 뉴스
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print/366/0000844156 3/3

판 항목의 경쟁력도 올려야 한다는 제언이다. 

이 교수는 “일몰제 규제를 통해 3년 후 규제가 자동폐기되도록 하고, 규제 샌드박
스를 활성화하는 등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”며 “원칙 중심 규제로 개선해 내부
통제 실효성을 강화하고 위험 비례 규제,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”고 말
했다. 

이날 포럼에는 박병원 전 경영자총협회 회장, 진양현 부산경제진흥원 원장, 김종
화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 등 학계, 당국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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